
내년부터 지식기반산업집적지지정

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, 기업지원시설이 한데 모이는

지식기반산업집적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.

산업자원부(장관 신국환)는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

법률’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

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

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용지, 용수, 전력 등 산업기

반 외에 연구개발, 지원시설 등 산업혁신기반에 대해서도 지

원할 수 있도록 했다. 또 생물기술(BT)이나 나노기술(NT),

항공우주기술(ST)과 같은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

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

자부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키로 했다. 

이 집적지구는 기업 중심의‘산업생산클러스터’와 대학,

연구소, 혁신센터 등의‘연구개발클러스터’, 산업지원서비

스업과 지방자치단체, 관련 협회가 들어서는‘기업지원클러

스터’가 융합된 형태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.

중장기 벤처지원정책 만든다

벤처기업의 글로벌화, 내수시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

장기 벤처지원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. 정부는 오는

24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중소기업청, 산업자원부, 정

보통신부, 과학기술부 등 각부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‘벤

처활성화위원회’를 개최, ‘벤처 중장기 발전방안’을 채택할

예정이다. 

이에 따라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벤처기업을 글로벌 기업

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에 역점을 두고, 내부적으로는

벤처기업이 시장을 넓히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

정부 부처에서 벤처제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

것으로 전해졌다. 또 국방부는 벤처시장 확대를 위해 벤처

관련 물품을 5년간 구매하기로 했는데, 중기청은 이를 전력

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.

협회 장흥순 회장은“신기술 인프라를 축적해 벤처산업 성

장의 기반을 형성한 만큼 정부는 벤처업계의 시장확대와 경

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

䡩 KOVA  News

시론

䤎주요뉴스䤎

김정일식 벤처와 신의주

최 성/통일정보센터 소장

김정일 위원장의‘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거대한

실험’이 구체화되고 있다.

우선 이번에 공개된‘신의주 특별행정 기본법’에 따르

면 김정일의 강성대국 발전전략의 단면을 잘 읽을 수 있

다. 이 법에 따르면 신의주는 외교와 국방 등 극히 예외

적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립적 지위를 누리게 되

는 것으로서 기존의 북한식 경제 운영체계 속에서 보면

가히‘혁명적 변화’가 아닐 수 없다.

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당국이 2000년부터 남북

한과 중국이 함께 추진해온‘신의주 소프트웨어 멀티미

디어 밸리’조성 추진계획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사실

이다. 

이 계획은 남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분야의

기술력과 자본, 북한의 우수한 인력, 그리고 중국의 행정

력이 결합되어 신의주와 단둥 일대를 연결하는 거대한

䤎시론䤎

동북아 IT벨트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구상과도 무관

치 않다고 볼 수 있다. 

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김정일의 신의주 구상은 성공할

것인가. 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. 첫째는

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내

의 법적 제도적 후속 조처가 수반되어야 한다. 둘째는 김

정일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북한군부

등 내부 강경파의 동의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. 셋째

는 여전히 북한을‘악의 축’국가로 분류하면서 강경한

대북봉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와의 관계

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 

이렇듯 김정일의 신의주 대실험은 어떤 면에서‘거대

한 모험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. 특히 오늘날

북한의 열악한 실상은 물론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, 그리

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어느 누구보

다도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점

에서 그가 추진하고 있는‘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

2002년 신의주 프로젝트’는 회피할 수 없는 길이며, 위

험부담이 큰 만큼 그 인센티브 역시 대단히 크다는 면에

서‘김정일식 벤처구상’이 아닐 수 없다.


